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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헌법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시행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인구조사는 지난 1790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해에 처음

으로 시행됐다. 당시 인구조사에서는 가구 내 구성

원의 이름과 16세 이하, 16세 이상인 백인 남성, 백

인 여성, 기타 자유인, 그리고 노예의 숫자를 물었다.

그런데 오는 2020년 실시될 인구조사를 앞두고 

인구조사 질문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0 인구조사에서는 가구 구성원에게 모두 8가지 

항목을 묻는다. 나이와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 또 

구성원이 히스패닉이나 라티노, 또는 스페인계인지

를 묻는 말, 인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집 보유 여

부, 그리고 가구 구성원 수 등 기능적인 질문이 그것

이다. 이 가운데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 항목이다.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

은 지난 1950년 인구조사 때부터 빠졌다. 

이와 관련해‘뉴요커’의 Jonathan Blitzer 기자는 

지난 3월 29일 The Motives Behind the Trump Ad-

ministration
,
s New Census Question on Citizenship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인구조사 설문에 국적을 

묻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도 데이비드 

비터  (루이지애나)과 로버트 베넷(유타) 두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10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

는 인구조사 질문지의 내용을 바꾸자는 주장을 폈

다. 인구조사국이 담당하는 인구조사는 미국 시민

뿐 아니라 미국에 사는 모든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다. 인구조사 자료는 정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데 근거 자료로 쓰이는 등 대단히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

비터와 베넷 두 의원은 질문지에 응답자의 국적을 

묻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별로 인구에 관계없이 

두 석씩 주어지는 상원과 달리 총 438석을 인구에 

비례해 나누는 하원의 의석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

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비터 의원은 제대

로 된 질문을 해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을 가려내지 않다 보니 불법 이민자가 많이 사는 주

가 의석수를 많이 배정받고, 자신이 속한 루이지애

나 같은 주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주장이다.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주에서 대개 민주당이 인기가 많은

데, 결국 민주당이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으니 이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인구조사를 앞두고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도 논의에 불을 

붙인 건 공화당이었다.

결국 지난 2월 상무부는 2020년 인구조사에 응답

자의 국적을 묻는 질문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트

럼프 행정부는“법무부가 미국 유권자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적 질문을 포함하는 이

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포함한 12개 주는 즉

각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

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계획대로 국적을 묻는 질문을 넣으면 불안

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인구조사 자체를 회

피할 가능성이 커지고, 조사 결과도 왜곡돼 이민자

들이 많은 지역은 연방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덜 받

게 된다. 하지만 로스 상무부 장관은 질문을 새로 바

꾼다고 인구조사 응답률이나 참여율이 낮아지리라

는 주장은 제대로 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한 대로 인구조사 질문지를 

바꾼다면 미국의 이민 정책은 20세기 중반으로 회

귀하는 셈이나 다름없다. 1965년은 미국 이민 역사

에 중요한 해인데, 이때부터 유럽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인종이 아메리칸 드

림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올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

문이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꾸린 이들은 바로 미

국인이 될 수는 없었어도 미국에서 훌륭한 이웃으

로 잘 살아왔다. 그리고 그 이민자들의 후손은 미국

인으로 태어나 미국인으로 자랐다.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고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며 미국 정부, 사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다. 그렇게 긴 세월

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 난데없이 미국 정부가 누구는 미국

인이고, 누구는 미국인이 아니라는 규정을 들먹이

며 호구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Jonathan Blitzer 기자는‘이민자들

이 피땀 흘려 이룩한 아메리칸 드림을 깡그리 무시

하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왜 인구조사에서 ‘국적’을 물으려고 할까?


